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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We compare the efficiency and equity impacts of fiscal instruments and the deregulation of floor area ratios (FARs) in the Seoul metro area. The fiscal instrument is combinations of property tax and housing subsidy whose recipients are renters and/or property owners. Because of the regional economy-wide effect of the instruments, we simulate the policy impacts using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spatial model. The analysis shows that when suitably designed the deregulation is far more effective in improving efficiency and equity in the housing sector. In one scheme, for example, the benefits of deregulated FARs accruing to renters are 5.2 to 7.9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fiscal packages with almost zero efficiency gain in the metro economy. The near-zero efficiency gain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tax and subsidy scheme merely redistributes incomes, while leaving out a blatant shortage of housing in the metro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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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이 연구는 주거지 밀도규제라는 물적 수단과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의 징수와 지출이라는 재정정책적 수단이 주택부문에 존재하는 비효율과 불평등 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비교한다. 밀도규제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토지공개념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지속되어 왔고 현재도 관련 학자들 사이에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다(전강수, 2021). 논의과정에서 토지공개념의 목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소득 및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면, 우선 밀도규제가 가져온 막대한 외부효과1)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토론자들로부터 진지하게 제기되었다.

      이혁주(2019a)는 ‘밀도규제 문제는 토지공개념 강화를 요청하게 만든 주요 제도적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밀도규제와 토지공개념을 분리해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수의 전문가는 서울대도시권 주택문제는 투기와 유동성이 발생시킨 현상이기 때문에 수요 관리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견해는 ‘개발이익 환수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백인길(2019)의 주장과 일치하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도 수요관리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정부는 2021년 2·4대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라는 기조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관리 역시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수준에서 공급 관리정책은 다루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대표적 공급 관리정책인 3기 신도시 계획은 소비자와 공급 간 공간 불일치를 전제한다. 그리고 서울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들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주택 품질과 불일치하며 공급규모 역시 제한적이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요관리 강화가 핵심 기조였던 총 24차례의 정책들(손동우, 2020)과는 다르게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25번째 정책인 2·4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2·4대책은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도심 내 공급부족 우려 증가, 도시 공간구조 개편의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계속된 수요 관리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발표자료(국토교통부, 2021)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된 수요 관리정책들은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한다. 그러나 2·4대책에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시장 안정화를 정책목표로 내세웠지만, 사업주체로서 ‘공공주도’를2) 표방하게 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게 변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밀도규제와 보유세가 주택부문에 존재하는 비효율과 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정책실험을 통해 비교한다. 본 연구는 우선, 유상균·이혁주(2019)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는 실험모형의 현실부합성을 개선한 후, 서울대도시권의 용적률 규제완화 효과를 측정한다. 다음으로 동일한 도시환경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용적률 규제완화와 보유세 징수 효과를 비교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부의 부동산정책
        정부는 2021년 2·4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24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24차례의 정책 중에서 공급 관련정책은 주거복지로드맵(2017.11.19.), 신혼·청년 주거지원(2018.07.05.), 수도권주택공급계획(2018.09.21.), 3기신도시 공급발표(2018.12.19., 2019.05.07.), 용산정비창 등 개발계획(2020.05.06.), 공공재건축 재개발 활성화(2020.08.04.), 그리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2020.11.19.) 등 총 여덟 번이었다. 대부분이 수요관리 강화정책이었고, 공급 관리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이 주택공급의 주체로 참여하는바, 주택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2·4대책 이전까지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한 대부분의 연구와 논설들은 수요와 공급관리 측면에서 서로 상반된 원인 파악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실패라는 결론에는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공급관리 측면에서는 실패 원인을 ‘보유세 증세와 주택공급 부족 문제’로 판단하고, 이와 정반대로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실패 원인을 ‘낮은 보유세 징수와 토지공개념 실현수단의 정착화 실패’로 해석한다. 현 정부의 24차례 주택정책을 평가한 이창무(2020)는 현 주택문제의 원인으로 수요 관리정책 강화가 가져온 시장질서 교란과 부족한 주택공급을 지적한다. 이와 반대로 2020년 한 해 동안 매달 정부의 주택정책을 논평한 정세은(2020.04.22.)은 현 정부의 정책실패는 낮은 보유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논설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수요와 공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공급은 주택가격 상승만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정세은, 2020.08.12.).

        정부는 출범 초기와는 달리 수요 관리정책 실패와 공급부족 원인론이 보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25번째 대책인 2·4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2·4대책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공공이 주도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정비사업과 역세권 중심 고밀개발 사업이 핵심을 이룬다. 서울시의 경우 계획 주택공급량은 5년간 32.3만 호로 분당신도시 3개에 달하는 공급량이고(국토교통부, 2021.2.4.) 해당 수치는 이창무(2020)의 서울시 적정 신규 주택공급량 추정치 연간 10.9만 호의 60%(=(32.3/5)/10.9) 수준이다. 2·4대책에 대한 전문가 및 언론의 평가는 국지적인 부동산가격 상승, 단기 효과에 대한 불안,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낮은 시장참여도, 사업물량의 현실성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해당 정책이 정비사업 구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조장할 것이며(신상호, 2021) 공기업 수익성 강화, 서울 도시환경 파괴, 지역균형발전 훼손을 가져올 정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이라고 비판하는 부정적 반응도 다수 존재한다. 김수현(2008)은 주택정책은 ‘시장주의 대 개입주의’ 또는 ‘공급확대 대 수요억제’식으로 대립하고, 시기와 쟁점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은 여론추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2·4대책은 그간 추진해 오던 정책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성찰에서 출발한다.

      

      
        2. 밀도규제와 보유세의 논쟁
        이석희·변창흠(2019)은 기존에 진행된 토지공개념 논의3)를 정리하고, 토지공개념을 실현수단들과 불로소득 환수의 정당성 및 환수 방안을 제시한다. 이들은 토지문제의 발생 원인을 소유권의 절대적 보장과 건축자유주의에 입각한 토지개발의 허용에서 비롯된다고 풀이한다. 따라서 토지보유세의 과도한 인상이 정치적 부담이 없다면 비싼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해석한다.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율 인상을 비롯해 수요 관리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러한 입장은 불로소득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소득이 발생시킨 소득 및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강조한 남기업 외(2017)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혁주(2019a)는 불로소득 환수 또는 수요 관리정책의 일환인 보유세 징수는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이지만, 불로소득은 밀도규제가 가져온 수요·공급가격 간 격차의 일부이고 보유세 징수는 불평등한 결과를 교정하는 데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풀이한다. 이혁주(2019b, 2020)는 이석희·변창흠(2019)이 분류한 토지공개념 실현수단들에 따라 불로소득이 환수된다고 해서 주택시장에 불평등, 시가지 확산, 주거비 부담능력 악화, 비효율,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밀도규제와 보유세 간 논쟁으로 대표되는 이혁주(2019b; 2020)와 이석희·변창흠(2019) 간 논쟁의 원인은 비싼 주택가격의 원인자를 전자는 밀도규제로 파악하지만, 후자는 소유계층의 불로소득이라고 풀이하기 때문이다. 이석희·변창흠(2019)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남기업 외, 2017; 남기업, 2019; 백인길, 2019; 김윤상, 2019)가 주택문제의 원인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소유계층이 취하게 되는 불로소득4)으로 지목하는 것과 다르게 이혁주(2019b, 2020)는 밀도규제 완화를 전제하지 않는 주택문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3. 보유세 징수 효과
        이석희·변창흠(2019)은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보다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해 왔으며, 김현아(2004)는 보유세 관련연구 대부분은 주로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이들 정책연구 외에 보유세 징수를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연관하여 탐구한 연구들은 대체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보유세 징수효과가 제한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다.

        최충익 외(2020)는 보유세 징수는 유주택가구 수요 위축이 무주택가구 수요 확대를 가져와 임대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고, 박진백·이영(2018)은 보유세율이 높은 경우 보유세 인상은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가격인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한다. 박준 외(2014)는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을 단기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며, 최승문·신상화(2018)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가격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풀이한다. 김종화(2011) 역시 주택가격은 부동산 조세보다는 주택가격상승률, 주택공급 수준, 경기상황, 대출규제(주택담보대출금리, DTI, LTV 등) 등이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보유세 징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아닌 소득 재분배와 자원배분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부동산 보유세에 의한 부동산 소유자 간 수평 및 수직적 형평성의 왜곡현상을 분석한 주만수(2019), 보유세 강화에 있어 납세자의 조세 부담의 적정성을 검토한 정지선 외(2008), 그리고 조세 징수의 본질적 목적에 국내 부동산 조세정책이 부합하였는지 평가한 박정현(2011) 등 모두 보유세 징수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Fischel(1992)과 Barseghyan and Coate(2016) 역시 보유세의 자원배분 효과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 연구들이다. 이외에도 보유세 징수가 가져올 수 있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교정효과를 관찰한 연구들이 존재한다(Brueckner and Kim, 2003; Banzhaf and Lavery, 2009; England and Ravichandran, 2010).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하게 밀도규제와 수요 관리정책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이혁주(2019b; 2020)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밀도규제(용적률 규제)와 수요관리정책(개발이익환수, 국토보유세)이 도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 결과는 유상균 외(2017), 민혁기 외(2017), 유상균·이혁주(2019) 등과 같은 일반균형적 공간분석 환경에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크기와 방향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이혁주(2019b, 2020)의 계산 결과에 대한 확정적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

      

    

    

  
    
      Ⅲ. 모형의 구축
      
        1. 모형의 개요
        서울시와 같은 기성시가지 아파트에서 밀도규제는 매우 구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유상균·이혁주, 2019; Figure 1). 이러한 보편적 구속성은 서울 대도시권 전반에 걸쳐 주거, 교통, 환경, 산업활동 등 전방위적으로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상균·이혁주(2019)의 수치해석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 가해진 밀도규제가 서울에서 주택지불능력, 유·무주택가구 간 형평성, 지역경제 전반의 경제적 효율성, 시가지 확산 등 주요 계획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이용한 수치해석 공간모형은 Hirte and Rhee(2016), 유상균 외(2017), 민혁기 외(2017) 등에서 사용한 모형을 응용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유상균·이혁주(2019)가 이용한 모형을 개선한 후, 새롭게 구축된 모형을 활용하여 주거용 부동산(주택 및 부속 토지)에 보유세를 징수했을 때 그 효과를 밀도규제 완화의 그것과 비교·분석한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유주택가구에게 부과되고, 납부된 세수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보조금으로 전액 지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보유세는 진보계열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국토보유세(남기업 외, 2017)와 지대 환수(김윤상, 2019)보다 지출 측면에서 더욱 주거 약자 편에 서도록 선계된다.

        본 연구는 보유세 징수와 용적률 규제완화에 대한 추가적 논설을 목적으로 하는바 유상균·이혁주(2019)가 사용한 실험모형이 가진 기본골격은 유지한다. 본 연구는 용적률 규제가 적용된 도시공간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을 때, 그러한 규제완화의 결과 지역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유무주택자 간 형평성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평가한다. 그리고 동일한 용적률 규제도시에 유·무주택가구 각각에게 보유세 징수와 주거비 보조금을 지급하여 용적률 규제완화 정책과 보유세 징수 정책 간 효과를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 그리는 서울대도시권은 <Figure 1>과 같은 선형 도시 모양을 한다. 교통의 흐름을 중심과 외곽 간 양방향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모형이다. 이 선형도시는 구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1>에서 중앙에 위치한 구역 2,3,4는 서울, 이 가운데 구역 3은 서울 도심이다. 구역 1과 5는 서울대도시권에 속한 서울 밖 지역들로서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시군들이다. 각 구역의 면적 Ai는 실제 토지이용을 고려해서 주거용지, 생산용지, 도로용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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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pe of the Seoul metro area
            Note: Yu and Rhee (2019) edited

          
          

          

        

        <Figure 1> 부채꼴 선형도시를 현실세계 원형도시로 확장하면 반경, 면적, 인구밀도가 각각 28.5km, 2,551.8km2, 8,935인/km2인 2,28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권으로 2,300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대도시권과 유사해진다.5) 서울대도시권 경계 외곽(구역 1과 5의 바깥)에 위치한 곳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agriculture)로서 용적률 규제시행으로 구역 면적은 확장된다. 본 모형에서 용적률 규제는 정확히는 용적률 상한규제이고, 용적률 규제완화 대상은 서울시(구역 2, 3, 4)에 위치한 아파트이다. 요약하면 본 공간모형에서 용적률 규제는 서울대도시권 주거용지에서 시행되고, 용적률 규제완화는 아파트가 입지한 서울시 주거용지에서만 시행된다. 따라서 용적률 규제완화로 인한 서울시 내 주거용지의 추가 공급은 없다. 단, 용적률 규제 또는 완화는 도시경계를 팽창 또는 압축시켜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구역 1과 5의 면적은 변화된다.

        본 모형에서는 용적률 규제가 시행되는 서울시 주택시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간모형이 다음과 같은 실제 서울대도시권 주택시장이 갖는 특징을 갖도록 조치하고 있다.

        
          	①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 미만이 되도록 한다( Polinsky and Ellwood, 1979; 윤주현·김혜승, 2000; 유상균·이혁주, 2019).


          	②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유주택가구와 무주택가구가 각각 16%와 25% 수준이 되도록 한다(국토교통부, 2016; 유상균·이혁주, 2019).


          	③ 가구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0.7 정도가 되도록 한다(이우진, 2018; <그림 6>; 유상균·이혁주, 2019).


          	④ 아파트 전체 호수 가운데 59.2%를 유주택가구가 점유하고 나머지는 무주택가구가 점유한다(국토교통부, 2016; 유상균·이혁주, 2019).


          	⑤ 서울시 외곽구역(구역 1과 5)에서 주택가격 대비 토지비 비중(=토지비/주택가격)이 0.26 수준이 되도록 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4).


          	⑥ 유급 노동시간(=노동시간+출퇴근시간)은 일일 평균 9.5시간으로 하되, 유주택가구가 무주택가구에 비하여 0.5시간 정도 많도록 한다(박세정, 2020; <그림 2>).


          	⑦ 수도권에서 주택(=건물+주택 부속 토지)과 주택 부속토지의 자산 가치가 지역총생산에 비해 각각 2.9배, 1.91배 되도록 한다(통계청·한국은행, 2020).6)

        

        유상균·이혁주(2019)와 비교하여 ①~③은 변화가 없고, ④와 ⑤는 변경된 기준이며, ⑥과 ⑦은 추가된 기준이다. 종전 유상균·이혁주(2019)에서 유주택가구는 아파트 전체 호수 가운데 50.8%를 점유한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서울시 전체 주택(단독+빌라+아파트 등 유형 불문) 가운데 유주택가구가 점유하는 비율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50.8% 대신 ④에서처럼 59.2%를 사용한다. 한편 외곽구역(구역 1과 5)의 바깥쪽 경계는 시가지(구역 1~5)와 비시가지를 구분 짓는 경계다. ⑤는 외곽구역에서만 성립하는 모형의 특징으로서, 기성 시가지 밀도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이들 경계까지의 거리가 결정된다. 이들 외곽구역에서는 주택가격에서 토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실련이 조사해 보고한 수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4)와 항상 일치하도록 검토 대상 모든 도시모형은 보정된다.

        용적률 규제로 집값이 오르면 유주택가구는 자산소득이 증가하면서 노동공급을 줄인다. 하지만 주거비가 상승한 무주택가구는 노동공급을 늘리게 되면서 노동소득 자체는 증가한다. 그런데 이전 모형에서 유주택가구의 경우 토지 임대수입이 증가하면서 노동시간을 과다하게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개선했는데, ⑥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⑦은 주거용 부동산 자산과 생산성 크기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2020년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토지자산 중 주택(=구조물+부속 토지)은 38.0%를 차지하며 수도권 토지자산은 전국 토지자산의 56.9%를 차지한다. 이를 토대로 대략 계산하면 수도권에서 주택(=구조물+부속토지)과 부속 토지의 가치 대비 지역총생산(992.3조 원, 2018년 기준)의 규모는 각각 2.9배와 1.91배이다.

        가구의 효용함수와 주택의 생산함수를 구성하는 모수를 적절하게 조정하면 위에 나열된 모형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 특히 외생적으로 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형의 보정과정을 통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조건들(①, ④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용적률 규제가 없는 도시(이하 ‘자유시장도시’라고 부름)에서 관찰되는 주거용지 용적률을 각 구역에서 30% 낮출 때만 충족된다. 따라서

        
서울시의 현황 용적률≃모형에서 구현된 용적률 = 0.7×‘자유시장도시’의 용적률

        이 된다. 즉 서울대도시권에서 용적률 규제는 30% ‘규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유상균·이혁주(2019)에서 최적 용적률7)은 현황 용적률의 145% 수준이라고 했다. 이 말은 최적 용적률=1.45×서울의 현황 용적률, 즉

        
서울의 현황 용적률= (1/1.45)×최적 용적률 = 0.69×최적 용적률

        이 된다는 말이다. 두 비율 0.7과 0.69이 대체로 비슷한데, 만약 모형이 제대로 보정된 것이라면 이들 수치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자유시장도시’의 용적률≃최적 용적률

        이 등식은 밀도규제가 과밀과 혼잡을 해소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유상균·이혁주(2019)의 문헌검토 참고)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밀도규제가 교통혼잡 제어에 효과가 거의 없다면, 자유시장도시의 시장 용적률과 최적 용적률은 별 차이가 없어야 한다.

      

      
        2. 분석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은 ‘자유시장도시’의 균형 용적률과 최적 용적률의 약 70% 수준이다. 앞서 이 사실을 보았다. 서울시의 현 용적률은 ‘자유시장도시’ 용적률의 70% 수준이므로 현 서울시를 ‘0.7×자유시장도시’라고 부르자. 일반적으로 승수를 x라고 쓰고, 용적률 규제가 구속적인 모든 도시에서 x＜1로 놓고 ‘x×자유시장도시’라고 표현하자. 앞 절에서 본 ‘자유시장도시’는 ‘1.0×자유시장도시’가 된다. 밀도규제가 없는 ‘자유시장도시’는 ‘1.0×자유시장도시’로서 이와 구분해 x＜1인 모든 도시를 ‘규제도시’라고 통칭한다. ‘0.7×자유시장도시’도 이러한 ‘규제도시’의 일종이 된다.

        이제 ‘0.8×자유시장도시’에서 ‘0.7×자유시장도시’로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자. 이때 집값이 오르는데, 오른 집값을 세금을 부과해 모두 회수하고 그 조세 수입 전액을 가구들에게 주거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주거비 보조금 지급은 무주택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무주택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세금은 유주택가구의 주택소비 가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비례세 방식이 된다. 이를테면 세율이 t, 집값이 p, 아파트 점유면적이 h일 때, 유주택가구는 ph를 귀속임대료로 자신에게 지불하고 추가로 t×ph 만큼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한다. 따라서 t×ph는 주택서비스에 대한 임대소득세 혹은 소비세이면서 p를 저량으로 간주할 때 재산세 혹은 보유세가 된다.8) 여기서 세율 t는 ‘0.8×자유시장도시’에서 ‘0.7×자유시장도시’로 도시 유형이 바뀌면서 발생한 주택이라는 자산의 가치 증가분과 일치하도록 결정된다. 한편 보유세 수입 t×ph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지출에 비례해 보조된다. 이를테면 무주택가구가 주거비를 ph만큼 지불한다면, 이 가운데 s×ph만큼 정부 보조를 받는다. s는 주거비 보조율로서 모든 무주택가구에게 똑같은 값이 적용된다. 조세 수입만큼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유세징수 총액과 보조금지급 총액이 같은, 식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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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첨자 i, j는 구역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식 (1)의 좌변은 유주택가구 전체가 납부한 세금 전액이고 우변은 무주택가구 전체에게 지급된 주거비 보조금이다.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도시에서 용적률 규제와 보유세의 효과가 어떤 기제를 통해 주민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지 수식을 통해 알아본다. 먼저 ‘1.0×자유시장도시’에서 x＜1인 ‘x×자유시장도시’로 용적률 규제가 강화될 때 유·무주택가구 두 유형으로 구성된 서울시민의 후생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본다. 밀도규제가 도시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계 안과 밖에서 상쇄된다고 가정하자. 이제 일정한 수학적 조작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유도과정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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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재의 서울 ‘0.7×자유시장도시’위에서 ‘0.8×자유시장도시’로 도시체제를 전환하면, 즉 현 서울시 용적률 상한을 10% (=0.8-0.7) 올리면, 서울시민의 후생은 평균적으로 식 (3)만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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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0.8×자유시장도시’에서 ‘0.7×자유시장도시’로 도시체제를 전환할 때 발생하는 유주택가구의 집값 증가분을 모두 회수하고 이 조세수입 모두를 무주택가구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자. 식 (3)에서는 용적률 규제완화를 통해 현재의 서울시 ‘0.7×자유시장도시’에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알아볼 보유세 징수와 주거비 보조 방식은 용적률이라는 물리적 수단이 아닌 재정 수단을 통해 주민의 후생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물리적 수단과 재정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월한 방식인지, 우월하다면 어떤 점에서 우월한 것이 본격적으로 따져 보기 전에 식 (2)와 같은 수식을 유도하자. 아래는 그 결과다(유도과정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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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모의실험에서는 주거비 보조를 지급하는 방식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하고, 이론적 해석이 서울대도시권에서도 관찰되는지 평가해보도록 한다.

      

    

    

  
    
      Ⅳ. 모의실험
      서울시 용적률 규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9)은 유주택가구에게는 임대수입 증가를 통한 편익 상승을 가져다주고 반대로 무주택가구에게는 임차료 증가를 통한 주거비 상승을 초래하여 소유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유상균·이혁주(2019)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 아파트 수요가격(3.3m2 당 3,000만 원 수준)이 아파트 공급가격(=주택 건설비)(3.3m2 당 600만 원 수준)에 비하여 네댓 배나 되는 것은 용적률 규제 때문이다.

      
        1. 용적률 규제 완화의 효과
        
          1) 효율성과 형평성
          <Figure 2>는 <Figure 1> 구역 2,3,4(서울시) 아파트가 위치한 주거용지의 용적률 상한을 2%씩 완화(x축)하는 경우 유·무주택가구의 후생수준 변화(y축)를 보여준다. <Figure 2>에서 원점은 현 서울대도시권으로서, 서울 아파트 수요가격이 공급가격의 4.0배, 유·무주택가구 점유비율이 각각 59.2%와 40.8%이며, 유·무주택가구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각각 16%와 25% 수준인 서울대도시권의 주택시장 특성을 갖는 서울대도시권이다. 용적률 규제가 없는 도시(1.0×자유시장도시)에서 용적률 상한을 30% 낮추면 현 서울대도시권 주택시장의 특성을 갖춘 가상 대도시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Figure 2>는 용적률 상한이 30% 낮게 규제된 서울대도시권(0.7×자유시장도시)에서 서울시의 용적률 상한을 점차 올렸을 때 유무주택자의 후생수준이 어떻게 변화는지 보여준다.

          
            
            

            Figure 2. 
				
            

            
              Welfare impacts from higher FAR caps
            
            

            

          

          <Figure 2>에서 점 A, B, C는 규제가 구속적이지 않을 때까지 서울시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을 때 무주택가구(Renters), 대표가구(Average1), 유주택가구(Owners)에게 각각 발생하는 순편익과 순손실을 보여준다. 용적률 규제가 구속적인 도시의 상한용적률을 용적률 규제가 없는 도시로 되돌리려면 용적률 상한을 30%포인트(=100%-70%)까지 올려야 한다. 여기서 대표가구는 유주택가구와 무주택가구를 후생측면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해 구성한 가상적 가구이다. <Figure 2>에서 서울시 용적률이 구속적이지 않을 때까지 완화될 경우 무주택가구는 연간 가구당 430만 원(점 A)만큼 후생이 발생하고, 유주택가구는 연간 가구당 141만 원(점 C)만큼 후생이 감소한다. 서울대도시권 전반에서 사회적 순편익은 유-무주택가구 평균 연간 92만 원(점 B) 발생하고, 밀도규제가 유무주택가구의 후생에 미친 차별적 영향은 단순비교하여 430+141=571만원/가구만큼 개선된다. <Figure 2> Average1의 최적용적률은 상한용적률을 46%까지 완화한 경우 달성되고 이것은 ‘1.0×자유시장도시’의 용적률과 유사한다.

          한편 유주택가구에 비해 20% 더 높게 무주택가구의 후생수준을 반영해 대표가구를 구성해 보자. 이렇게 구성한 대표가구에게 발생하는 순편익이 <Figure 2> Average2이다. 집값이 낮을수록 무주택가구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Average2 곡선은 Average1 곡선에 비해 정점이 더 오른쪽에 있다(즉 용적률이 더 높은 것을 선호).10) 무주택가구의 주거권 보장이 유주택가구의 자산소득 보장에 우선하면 할수록 서울시계 안에서 아파트 공급을 제한하는 밀도규제는 더 많이 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11)

          <Figure 2>에 따르면 유주택가구는 용적률 규제로 인해 연간 141만 원(최적 용적률 기준) 순편익이 발생하고, 무주택가구는 이보다 훨씬 연간 430만 원 순손실이 발생한다. 밀도규제는 주거비용의 상승을 유발하고 높은 주거비용은 2차적으로 그 충격을 완화하는 가구내 소비조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에서 보는 순편익과 순손실은 이러한 조정과정을 거친 후 실현된 값이다. 따라서 중소득층 무주택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을 3,900만 원이라고 할 때,12) 용적률 규제로 인해 서울에서 유무주택가구 간 소득격차가 무주택가구 소득 기준 매년 최소 14.7%(=571/3,900만)씩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소유계층별 점유비율의 변화
          이 논문에서 서울 대도시권 내 이해당사자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이다. 서울대도시권 지역경제 전반의 사회적 후생지표 W는 W=a×무주택자의 후생지표+(1-a)×유주택자의 후생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0＜a＜1). 그런데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때 유주택자의 경우 자산소득(=임대료 수입 감소)이 주거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유주택자의 전반적 후생수준은 감소한다(즉 순손실 발생). 무주택자에게는 이와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들에게 용적률 규제완화는 곧 순편익의 발생을 말한다. 따라서 대도시권 가구구성에서 무주택가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W에서 a값이 커지고 <Figure 2>에서 어떤 “Owners” 곡선과 “Renters”이 주어졌을 때 대표가구의 순편익 곡선의 정점은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용적률 규제완화는 효율성 개선효과(사회적 순편익의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즉 새롭게 구성한 Average 곡선의 정점까지 높이가 높다) 유무주택자 간 자산지위에 따른 불평등 개선효과도 크다(즉 대표가구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Average 곡선의 정점 x축 좌표값에서 측정한 Renters 곡선의 높이와 Owners 곡선의 높이의 합이 더 커진다).

          이를테면 무주택가구의 비율이 종전 40.8% 대신 49.2%으로 높은 대도시권을 상정해 보자(즉 a를 0.408 대신 0.492 사용). 이 도시에서 현황 용적률을 최적 용적률 수준까지 높였을 때 유무주택 간 규제발 불평등은 연간 가구당 517만 원(=430+141)에서 675만 원(=440+235)로 크게 개선되고 무주택가구와 대표가구의 후생개선치도 종전 각각 430만 원, 92만 원에서 440만 원, 104만 원으로 증가한다. <Table 1>은 이러한 사실을 정리해 보여준다.

          
            Table 1. 
				
            

            
              Welfare impacts from higher FAR caps by the owner occupancy ratios
              (Unit: 1,000 KRW/HH/yr)

            
            

          

          
          

        

      

      
        2. 규제완화와 재정적 방식의 효과 비교
        본 절에서는 용적률 규제완화와 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효율성, 형평성, 도시확장, 주택가격 측면에서 비교한다.

        <Table 2>는 <Table 3> Alt. 1~Alt. 4의 재정적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Table 3> 제1행에는 ‘0.7×자유시장도시’를 ‘0.83×자유시장도시’로 도시체제를 전환할 때 서울대도시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다. ‘0.7×자유시장도시’를 ‘0.83×자유시장도시’로 용적률 상한을 13%포인트 올릴 경우, 서울에서 주택가격은 24% 하락하고 그 결과 유주택가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연간 29,990억 원(약 3조 원)13) 감소한다.14) 첫 3열에는 규제완화의 결과 대표가구(Average)와 유주택가구(Owners) 및 무주택가구(Renters)에게 발생하는 순편익 혹은 순손실이 기입되어 있다.

        
          Table 2. 
				
          

          
            Arrangements of tax and subsidy
          
          

        

        
        

        
          Table 3. 
				
          

          
            Fiscal instruments versus deregulation of density control I
          
          

        

        
        

        이제 거꾸로 ‘0.83×자유시장도시’에서 ‘0.7×자유시장도시’로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자. 이때 집값은 오르고 재산세 납부액은 매년 약 3조 원씩 증가한다. 이 3조 원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는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재정정책적 수단의 효과를 용적률 규제의 효과와 비교한다.

        <Table 2> Alt. 1, 2, 3에서 주거비 보조금은 무주택가구에게만 지급된다. Alt. 4에서는 유주택가구도 주거비 보조를 받는다(즉 세금도 내고 주거비 보조금을 통해 일부 되돌려 받기도 함).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Alt. 1에서 유주택가구는 동일한 세율 t로 보유세를 납부하고, 무주택가구는 동일한 보조금 지원율 s로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지원율 s만 같기 때문에 주거비 지출이 많은 무주택가구일수록 혜택이 많다. 보유세의 경우도 세율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구에 따라 주택소비가 많은 유주택가구는 보유세를 더 낸다. Alt. 2에서 유주택가구는 ‘0.83×자유시장도시’가 ‘0.7×자유시장도시’로 변하면서 증가한 집값 상승분(저량 기준)을 1/n로 똑같이 정액세(lump sum tax)로 납부한다. 이 재원은 무주택가구에게 마찬가지로 동일한 크기로 똑같이 지급된다(lump sum subsidy). 주거비 지원을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실제로는 소득보조의 형식을 따른다. 한편 Alt. 3에서 유주택가구는 동일 세액을 보유세로 납부하고(lump sum tax), 주거비는 무주택가구에게 동일한 지원율 s를 적용해 지원된다. 지원율이 가구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소비가 큰 무주택가구는 주거비를 더 많이 보조 받는 것이 된다. Alt. 4에서 유주택가구는 모두 똑같은 정액세를 납부하고(lump sum tax), 주거비는 유·무택가구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된다(lump sum subsidy).

        <Table 3>은 Alt. 1~Alt. 4의 다양한 효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무주택가구의 혜택 규모와 지역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 불평등 개선, 도시 압축,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 측면에서 ‘규제완화 방식’(<Table 3>의 제1행)이 ‘재정적 방식’(<Table 3>의 나머지 행)보다 매우 우월하다. 무주택가구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도 ‘규제완화 방식’이고(206.7만 원/가구/년 혜택), 유·무주택가구 평균 후생측면에서도 ‘규제완화 방식’이(60.6만 원/가구/년) 가장 효과적이다. 이들 두 수치는 비교 대상 수치 가운데 각각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많이 크다.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재정적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미 생산된 것을 다시 나누는 재분배 정책이라면, ‘규제완화 방식’은 재분배 정책을 요청하게 되었던 문제의 원인을 고치는 처방이기 때문이다. 재분배 정책으로 주택부족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고 필요한 곳에 주택공급이 늘면서, 생산활동 중심지에서 노동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직주근접이 이뤄지며 지역경제 전반이 활성화된다. 결국 임금과 지대 등 요소소득이 늘어나는데 그러한 긍정적 결과 지대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주택가구의 후생감소가 최소에 그치고 무주택가구의 후생은 가장 많이 증가한다. <Table 3>에서 보면 무주택가구의 후생은 ‘규제완화 방식’하에서 206.7만 원 개선되었지만 Alt. 1~3하에서 약 154.0만 원 개선되었다. 이 두 값의 차이 206.7-154.0=52.7만 원이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즉 요소소득의 증가에 따른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완화 방식’이 ‘재정적 방식’에 비해 연간 가구당 약 60만 원15) 평균적으로 후생개선 효과가 더 큰데 이 차액 60만 원이 규제완화만이 갖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Alt. 1~3은 주거비 보조가 무주택가구에게만 지급되는 안으로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낮은 접근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반면 Alt. 4는 ‘재정적 방식’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높은 대안인 것 같다(남기업 외, 2017). Alt. 4를 ‘규제완화 방식’과 비교하면, 주거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 ‘규제완화 방식’의 우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용적률 상한을 13%포인트 낮추었을 때 추가 확보가능한 재산세 수입 연간 3조 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분하고 이때 발생하는 효과를 거꾸로 용적률 상한을 13%포인트 올렸을 때 발생하는 효과(즉 밀도규제 완화효과)와 비교했다. 이제 재산세 수입 연간 3조 원을 주어진 것으로 놓고, 유주택가구의 임대수입이 서울시 전체에서 매년 3조 원 감소하도록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후 ‘재정적 방식’과 ‘규제완화 방식’의 효과를 비교하자. 편의상 <Table 3>에서 수용가능성이 높은 Alt. 4를 이용해 재정적 방식의 효과를 측정한다. <Table 2> 마지막 행에서 보듯이 Alt. 4에서 재산세 수입 3조 원은 매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똑같은 크기로 분배되었다.

        <Table 4>에 실험결과가 있다. 표의 제1행은 <Table 3> 마지막 행의 수치를 옮겨놓은 것이다. 밀도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상정했다. <Table 4> 아래쪽에 Alt. 1, Alt. 2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의 밀도규제 완화안이 있다. Alt. 1에서는 유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매년 3조원 감소하도록 밀도규제를 완화한다.16) 이때 무주택가구는 연간 가구당 332.4만 원에 상응하는 순편익이 발생하고, 유주택가구는 임대소득의 감소 때문에 연간 가구당 87.4만 원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역경제 전반에서 규제완화라는 원인요법의 채택으로 연간 가구당 83.9만 원 순편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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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Alt. 2 즉 무주택가구의 주거비가 서울시 전체에서 매년 3.0조 원 하락할 때까지 밀도규제를 완화해 본다. 그 효과가 <Table 4> 마지막 행에 있다.17) 효과는 먼저 검토한 어떤 안보다도 극적이다. 무주택가구의 혜택은 연간 가구당 500만 원이 넘고 유주택가구는 이러한 정책의 결과 연간 가구당 195.2만 원 가까이 순손실을 본다. ‘재정적 방식’이 구체적 효과에서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으로 후생개선 효과는 평균가구 기준 거의 없고(연간 가구당 21만 원) 무주택가구의 후생개선 효과가 물리적 수단인 ‘규제완화 방식’과 비교하여 매우 작다(63.7만 원 대 503.7만 원). 효율성 개선과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불평등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규제완화 방식’이 ‘재정적 방식’보다 많이 우월하다는 점은 <Table 3>에서 이미 관찰했던 바이다. 결과적으로 ‘재정적 방식’과 ‘규제완화 방식’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비교하든지 비교 방식에 관계 없이 ‘규제완화 방식’이 많이 우수하다.

        남기업 외(2017)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고 유주택가구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토보유세가 효과적이라고 제안한다. 그런데 남기업 외(2017)가 제안한 방식은 <Table 4> 첫 번째 행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 대비 Alt. 1은 전반적인 효율성 측면에서(표의 “Average household” 열) (b)/(a) =839/21=40.0배,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경감 측면에서 (e)/(d) =3324/637=5.2배 효과가 크다. Alt. 2를 기준으로 보면 같은 효과는 각각 (c)/(a) =899/21=42.8배, (f)/(d)=5037/637=7.9배에 달한다. 효과의 크기와 정치적 실행가능성 등 두 측면에서 물리적 수단이 국토보유세를 압도한다.

      

      
        3. 민감도 분석
        
          1) 가구소득대비 주거비 변화
          주거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경우, 용적률 규제완화 효과와 보유세 징수 효과를 비교해 본다. <Figure 3>은 ‘0.7×자유시장도시’에서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HES, Housing Expenditure Share)이 다른 경우(x축은 평균 HES), 보유세 징수로 인한 부문별 후생개선의 크기를 용적률 규제완화 효과와 비교한 결과이다(=보유세 후생개선/용적률 규제완화 후생개선, y축). 용적률 규제완화의 크기는 <Table 2>의 규제완화 방식과 동일한 ‘0.7×자유시장도시’에서 ‘0.83×자유시장도시’로의 용적률 완화크기와 동일하고, 보유세 징수방식은 <Table 2>에서 재정적 방식 중 효율성 개선효과가 가장 우수한 Alt.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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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수행한 실험에서 ‘0.7×자유시장도시’의 유주택가구와 무주택가구의 HES는 각각 15.6%와 25.3%이고 평균 HES는 19.6%로서 <Figure 3> Reference case에 해당된다. Reference case 기준, 보유세 징수효과는 효율성 측면(=Average)에서 용적률 규제완화 효과의 5.4%(=33/606)에 불과하다(<Table 3> 참고). 유주택가구(=Owner)에게 보유세 징수는 용적률 규제완화에 비하여 2.5배(=996/401) 수준의 후생감소를 가져왔고, 무주택가구(=Renter)에게 보유세 징수는 용적률 규제완화의 73.8%(=1,526/2,067) 수준으로 계산된다. <Figure 3>은 이들 수치들이 가구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다른 도시에서도 근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미세하지만, 주거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Figure 3>의 Owners 곡선이 증가하고, Renters 곡선은 하락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주거비 비중이 커질수록 보유세 징수는 상대적으로 유주택가구의 후생감소를 더욱 증가시키고, 반대로 용적률 규제완화는 무주택가구 후생개선을 더욱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Reference case에서 용적률 규제완화는 유·무주택가구의 HES를 모두 1.05%와 1.33%씩 감소시키지만, 보유세 징수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2.31% 감소시키는 반면 유주택가구의 HES는 1.57% 상승시킨다.

        

        
          2) 지역총생산 변화
          용적률 규제완화와 보유세 시행이 지역총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Figure 4>는 용적률 규제완화와 보유세 징수로 인한 지역총생산 변화율(y축)을 보여준다. <Figure 4>는 <Figure 2>와 동일하게 원점인 ‘0.7×자유시장도시’ 용적률을 2%씩 완화(x축)시킨 것이다. 보유세액은 <Table 3>과 동일하게 용적률 규제로 인해 증가된 주택가격으로 결정되고, 징수방식은 <Table 3>의 재정적 방식 중 후생개선 효과가 가장 우수한 Alt. 3 징수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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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에서 용적률 규제완화가 커질수록 지역총생산은 상승한다. 이와 반대로 보유세 징수는 그 크기가 작지만 보유세의 크기가 커질수록 지역총생산을 감소시킨다.18) 용적률 규제완화는 <Table 3>와 <Table 4>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유세 징수에 비하여 도시반경(=도시외곽 주거용지 면적)이 많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상한의 상승으로 주택생산량이 증가하여 지역총생산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보유세 징수는 매우 미세하게 도시반경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규제로 인해 주택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총생산 상승 측면에서 보유세 징수의 효과는 용적률 규제완화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작거나 효과적이지 않다.

          주거용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역총생산 비중(=주거용 부동산 자산/지역총생산)은 주거용 토지 본연의 경제적 용도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얼마나 과대하게 평가되었는지 보여준다. <Figure 5>는 <Figure 4>의 용적률 규제완화 방식과 보유세 징수방식이 모두 동일하고 y축만 주거용 부동산 자산(=주거용 건물+주거용부속토지)에서 지역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x축 원점은 ‘0.7×자유시장도시’이고 해당 수치는 30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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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은 용적률 규제완화가 커질수록 지역총생산 대비 주거용 부동산 자산 비율이 낮아지지만, 보유세 징수는 완만하게 상승한다. 이는 용적률 규제완화는 지역총생산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주거용 부동산 가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며, 보유세 증가는 <Figure 4>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지역총생산을 약간 하락시키고 주거용 부동산 가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Piketty and Zucmen(2014)는 2010년 기준, 해당 수치가 선진국 8개국 중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만이 300%를 상회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결국 용적률 규제완화는 자산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보유세 징수와 비교하여 매우 효과적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서울시 주택가격 안정화와 도시가구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대표적으로 논의되었던 밀도규제 완화 효과와 보유세 징수 효과를 비교했다. 보유세 징수는 토지공개념 논의과정에서 그것의 소득분배 효과를 기반으로 필요성을 인정받은 수요 관리정책의 대표 정책수단이다. 용적률 규제완화로 구체화되는 밀도규제 완화정책은 2015년 이후 시행된 국내 연구결과들을 통해 계획가치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의 정당성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대표적 공급 관리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까지 진보성향의 주류 대중매체에서 ‘지금의 공급확대는 투기세력의 논리이다’라고 할 정도였으니 밀도규제 완화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본 연구는 밀도규제 완화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효율성과 형평성 지표를 중심으로 압축개발(도시경계), 주거소득 대비 주거비, 지역 내 생산성 등을 통해 두 개의 각기 다른 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실험결과, 소유계층 간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나타내는 형평성 지표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보유세 징수 효과는 용적률 규제완화 효과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효과를 보여준다. 밀도규제 완화는 주택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준수비용(이혁주, 2015)을 낮춤으로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시공간에 존재하는 비효율을 바로잡는다. 반면 보유세 부과방식은 도시공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효율을 근원은 방치한 채 가구 간 기성 소득의 재분배 방식을 택하게 됨으로써 효율성 측면의 개선효과는 어떤 방식에 따르더라도 거의 없다. <Table 4>에서 보듯이 현재 제안되고 있는 재정정책적 수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밀도규제 완화를 통해 추진하면 주거 및 자산소득 측면에서 불평등 개선효과는 압도적으로 높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보유세 징수로 대표되는 수요 관리정책이 밀도규제 완화정책에 비하여 주류 정책으로 다루어진 이유가 보유세 징수 목적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우리사회에서 보유세 징수의 목적은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소득 재분배’와 ‘부동산가격 안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보유세 본연의 목적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보유세 징수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효과는 경험적 명제로서 입증된바 없다고 보아야 한다(김원중 외, 2021; 이혁주, 2021). 하지만, 우리사회는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 비싼 이유가 탐욕스러운 유주택가구와 주택 공급자들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고, 이것을 보유세 징수가 해결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본 연구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창무(2020)는 2018년 9.13대책의 입법으로 강화된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점인 2019년 11월부터 서울시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러한 현상은 2005년 8.31대책 입법의 영향으로 2006년 11월경에도 목격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실증적 풀이를 통해 종부세 부담이 임대료 상승이라는 재산세 전가효과를 가져왔다고 풀이한다. 본 연구는 이창무(2020)의 연구방법과 다르게 이론적 풀이와 수치해석을 통한 통제된 실험연구로서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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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용적률 규제 효과dp 대한 분석적 풀이를 위해 용적률 규제 f 라는 정책변수로 인한 도시 대표가구 후생수준 W 증감을 분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 분석틀은 유상균·이혁주(2019) 부록에서 전개한 수식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며, 세부적인 계산과 전개방식은 유상균·이혁주(2011)와 Rhee et al.(2014)를 참고한다.

          모형 속 활동주체는 가구, 주택 생산자, 그리고 복합재 생산자로 구성된다. 복합재와 주택 소비자인 유·무주택가구는 주거지와 직장이 각각 구역 i와 j에 위치하며 주택소유 유무 R에 따라 주거지–직장–주택소유 유무 쌍(i, j, R)을 갖는 개별 가구로 나누어진다. 주택소유 유무를 구분하는 아래첨자 R에서 R=1는 유주택가구이고, R=2는 무주택가구로 규정하자. 본 모형에서 (i, j, R)가구는 주거지와 직장 위치를 후생함수 uijR가 고려된 특이성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주택소유 유무 R의 비율(=PR)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아래첨자 H, X는 각각 주택부문과 생산부문을 의미한다.

          구역 i로 구분된 서울대도시권에서 생산부문은 복합재(Xi) 생산자와 주택(HiR) 생산자로 구성되고 이들은 토지, 노동, 자본재의 소비주체가 된다. 주택 생산자는 구역 i에서 생산기술 EH, 주거용지 QH,iR, 주택 건설용 자본재 XH,iR를 활용하여 유·무주택가구용 주택 HiR=EHf (QH,iR, XH,iR)을 공급한다. 구역 i에서 생산되는 주택연면적 Hi는 유·무주택가구용 주택의 합이고, 용적률 상한규제 f 가 시행되는 경우, 주택 생산자가 공급하는 주택공급량은 Hi/QH,i≤fi이다. 주택 생산자는 구역 i에서 주거용지 지대 rH,i와 주택 건설용 자본재 가격 pX,i을 지불하고 구입한 QH,iR와 XH,iR를 이용하여 단위면적당 주택가격 pH,iR인 HiR를 공급한다


          복합재 생산자는 구역에서 생산기술 EX, 생산용지 QX,i, 가구가 제공하는 노동력 Mi를 활용하여 복합재 Xi=EXf (Mi, QX,i)을 공급한다. 그리고 복합재 Xi는 주거지–직장–주택소유 유무 쌍 (i, j, R)을 갖는 가구가 소비하는 복합재 zijR, 주택 건설용 자본재 XH,i, 그리고 시가지 확장으로 인해 추가 건설되는 기반시설용 자본재 XI,i로 모두 사용된다. 복합재 생산자는 구역 i에서 생산용지 지대 rX,i와 가구에게 지급되는 임금 wi을 지불하고 구입한 QX,i와 Mi을 이용하여 자본재 가격 pX,i인 Xi를 공급한다(pX,iXi=rX,iQX,i +wiMi).

          식 (A1)은 주택생산이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및 생산자 0이윤조건 성립으로 인해 도출된 수식으로 용적률 상한규제가 구속적인 경우, λiR를 포함한다. λiR는 한계 규제 준수비용이다(이혁주, 2015). 식 (A2)은 복합재 생산에 대하여 식 (A1)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출된 식으로 생산용지에 용적률 상한규제 f 가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식 (A1)의 우변 마지막 항과 유사한 규제 준수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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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형의 유·무주택가구별 후생수준 WR는 간접효용함수 VijR로 구성되고 VijR은 가격벡터(rH,i, pX,i, wi, pH,i)와 정책변수 f 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개하면 식 (A3)으로 분해된다. μijR는 (i, j, R)가구의 소득의 한계효용이고 유·무주택가구별 한계효용μR은 μijR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 식 (A3)에서 μR는 WR을 나누워 WR효용을 화폐단위로 측정토록 한다. 식 (A3)에서 Pij|R, SH,i, gij은 각각 (i, j, R)가구의 (i, j)선택확률, 옥외환경 쾌적성, 그리고 구역 i부터 구역 j까지의 통행시간이다.

          
            
              
                	
                  
                
                	
                  (A3) 
				
                
              

            

          

          식 (A3)의 우변 첫 번째 항은 복합재 생산부문으로 식 (A2)에 의해 0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주택 생산부문으로 식 (A1)을 대입하면, 해당 항은 식 (A4)와 같이 규제 준수비용을 포함하는 식으로 변환된다. 용적률 규제가 구속적인 경우, 용적률을 ∆f 만큼 낮추면, ∆f 가 (-)이기 때문에 

으로 계산된다. 이는 곧 규제 준수비용으로 도시가구의 후생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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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A3) 우변 세 번째 항에서 

은 f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주택공급 Hi이 감소해 주거단지 옥외환경 쾌적성 SH,i 증가효과를 보여준다. 우변 네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는 각각 f	규제로 인한 혼잡비용 감소와 도시경계 확산으로 인한 추가 기반시설 비용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다. 마지막 항에서 K는 f	규제 강화 또는 완화로 인하여 구역경계가 확장 또는 축소되는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구역 K={1, 5}을 표시한다.

          도시 대표가구의 후생수준 변화량은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식 (A3) 양변에 용적률 변화 df 를 곱하고 정리하면 식 (A5)와 같이 구성된다. 풀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재 가격 pX,i은 불변이라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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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규제가 구속적인 경우, 식 (A5)의 첫 번째 항은 유주택가구(R=1)의 증가된 임대소득에서 증가된 귀속임대료를 뺀 것으로 유주택가구의 순임대소득 증가를 의미하고, 두 번째 항은 무주택가구(R=2)의 증가된 임차비용으로 인한 주거비 증가를 나타낸다. 세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는 각각 주거단지 밀도하락으로 인한 환경편익 발생, 교통혼잡비용 감소, 통행거리 증가로 인한 교통비 증가, 도시경계 확산으로 인한 기반시설 추가비용 등이다. ∆i는 구역별 통행거리로서 f	시행은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구역 K={1, 5}의 ∆i만을 변화시킨다.

          식 (A5)에서 처음 두 개의 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 역시 첫 번째 및 두 번째 항과 동일하게 유·무주택가구 비율(PR)을 곱하여 계산되고 종합되어 후생변화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교통·환경 관련 비용과 편익은 주택소유 우무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게 동일한 영향을 줌에 따라 유·주택가구 소유구분을 생략해도 상관없다. 더욱이 유상균·이혁주(2019)는 용적률 규제 조정으로 인한 교통·환경 관련 비용과 편익의 변화가 용적률 규제가 발생시킨 규제 준수비용에 비하여 매우 작다고 설명하고 있어 용적률 규제로 인한 후생변화는 식 (A6)으로 간결하게 축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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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보유세 징수 t라는 정책변수로 인한 도시 대표가구 후생수준 W증감을 살펴보기 하자. 보유세는 유주택가구에게 징수(t>0)되고, 징수된 보유세액을 기반으로 주거비 보조금(s>0)이 무주택가구에게 지원된다. 무주택가구에게 지원되는 주거비 보조금을 s가 아닌 t로 규정하는 경우, 무주택가구에게는 t<0인 보유세가 징수된 것(주거비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tR라는 단일 정책변수를 사용하여 수식을 전개토록 한다(tR=1>0, tR=2<0).

          정책변수 tR로 인한 유·무주택가구별 후생수준 WR은 식 (A3)과 동일한 전개과정을 거쳐 식 (A7)로 분해된다. 식 (A7)은 우변 마지막 항을 제외하고 식 (A3)와 모든 항이 동일하다. 식 (A7) 우변 마지막 항은 tR가 재정적 방식임에 따라 납부된 보유세 또는 지원된 보조금으로 인한 영향은 도시가구의 배당금(Dividend)항에서 도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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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A7) 우변 첫 번째 항은 복합재 생산부문으로 식 (A2)에 의해 0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주택 생산부문으로 규제조정으로 인한 식 (A1)의 우변 마지막 항(=규제 준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0이 된다. 따라서 식 (A5) 도출을 위한 동일한 전개과정을 거치면 tR로 인한 도시 대표가구의 후생수준 변화량 dW는 식 (A8)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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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A9)는 식 (A8) 우변 세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에 위치한 주거단지 밀도변화로 인한 옥외환경, 교통혼잡, 통행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생략한 것이다. tR=1와 sR=2(=tR=2)으로 인한 후생변화는 유주택가구가 납부한 재산세(a1)에서 무주택가구가 지원받은 보조금(a2)을 차감한 보조금/재산세간 상호작용항(a)과 추가 기반시설 비용 증가(b)의 크기로 축약된다. 징수된 재산세 총액과 지원된 주거비 보조금 총액이 동일한 경우, (a)는 0이 되고, 식 (A6)의 (c)와 동일한 (b)만 남게 된다. 따라서 용적률 규제 f 가 시행되는 규제도시(A6)에 보유세를 징수하는 경우, 식 (A9)의 후생개선 효과가 식 (A4)의 규제 준수비용으로 발생된 식 (A6)의 (a)와 (b)를 상쇄시키지 못한다. 결국, 보유세 징수는 용적률 규제가 발생시킨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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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주 1. Glaeser et al.(2005)와 이혁주(2015)는 이것을 각각 규제조세와 규제 준수비용으로 칭한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증가된 지대가 소유계층에게 가져다 준 초과수익을 Stiglitz(2012)는 할당지대(quota-rent)라고 명기한다.
      

      
        주 2.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서 정책담당자는 ‘공공이 주도하지 않는 규제완화는 주택가격만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한다(국토교통부, 83만 6천호 공급물량, 현실성 있다? 없다?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가 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s-cvEKIjaM&t=936s).
      

      
        주 3. 현 정부는 1987년 10월 29일, 9차 헌법 개정이 있은 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2018년 3월 26일, 10차 헌법 개정안을 발휘하게 된다. 10차 헌법 개정안 속 국토, 도시, 환경, 부동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국가 명시, 수도 조항 신설, 주거권 보장 신설, 국토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의무 강화, 토지공개념 규정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 헌법개정안 128조가 담고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내용은 현행 헌법 제23조 2항과 제122조에서도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 신설해야 하는지 법 논리를 넘어 정치적으로 쟁점화됐다(이석희·변창흠, 2019).
      

      
        주 4.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되는 불로소득은 부동산 자본이득만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와 이것에 지대도 포함시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견해로 구분된다(남기업 외, 2017).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양도차익과 지대이자 차익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아파트라는 구조물과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으로서 아파트 소유를 통해 얻게 되는 초과수익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이혁주, 2019b). 자산가격결정 모형에서도 임대료가 자산가격을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로소득이란 임대료의 상승분 또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격의 상승분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 가져오는 오해를 막기 위해, 밀도규제가 가져온 유주택가구의 임대수입 증가분에서 귀속임대료 증가분을 뺀 순임대수입 증가분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식 (2) 참고).
      

      
        주 5. 주민등록인구현황(2019년 기준), 서울시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인구는 23,583,339명이다.
      

      
        주 6. GRDP는 유상균 외(2017) Table 1. 수식을 활용하여 계산되고, 주거용 토지자산(=주거용 건물+주거용 부속토지 자산)은 임영식·전영섭(1993: 95) 수식에 사회적 할인율 4.5%/년(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2조)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주 7. 최적용적률은 대표가구의 후생수준이 가장 높은 곳에서 결정된다. 본연구의 Ⅳ. 모의실험에서 등장하는 최적용적률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주 8. 자산가격결정 모형을 응용하면, 자산가격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재산세는 임대소득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세와 동일하고 효과도 같다고 풀이된다(김경환·손재영, 2015: 341; 김지현·정성훈, 2016: 444). 이것을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해석하면, 임대료는 공공서비스 자체로 규정되고 이것에 대한 과세는 유주택가구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공공서비스 사용료로 해석된다(Dipasquale and Wheaton, 1996: 332).
      

      
        주 9. 이혁주(2015)의 식 (7)에서 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10. <Figure 2> Average1와 Average2에서 최적용적률로 달성 시 후생개선치는 각각 연간 가구당 61.2만 원과 135.1만 원이다.
      

      
        주11. 아파트 공급이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자세한 논의는 김원중 외(2021) 참고.
      

      
        주12.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6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중소득층(가구당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196~400만 원/월) 무주택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은 3,888만 원으로 계산된다(유상균·이혁주, 2019).
      

      
        주13. 서울시가 발표한 「2020-2024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 재산세 수입은 29,990억 원/년으로 3.0조 원 수준이고, 주거지원 관련 예산은 27,774억 원/년 2.8조 원 수준이다(서울특별시, 2019).
      

      
        주14. 서울시 재산세 3.0조 원(2019년 기준)은 밀도규제 완화와 보유세 징수 간 효과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토록 하는 기준임과 동시에 현실에서 징수 가능한 보유세의 크기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요약하면 본 분석에서 해당 기준은 실험의 현실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사용되고 있다.
      

      
        주 15. 연간 가구당 60만 원 = 60.6-1.0 만 원(Alt.1~4 평균가구 후생개선효과의 평균)
      

      
        주16. 본 결과는 ‘0.7×자유시장도시’의 용적률을 31.2% 상승시킨 ‘0.92×자유시장도시’로 만든 경우 달성된다.
      

      
        주17. 본 결과는 ‘0.7×자유시장도시’의 용적률을 52.6% 상승시킨 ‘1.07×자유시장도시’로 만든 경우 달성된다.
      

      
        주18. 본 연구와 유사한 실험모형을 사용한 민혁기 외(2017)와 유상균 외(2017)는 밀도규제가 지역총생산을 위축시키고, 반대로 규제 완화는 지역총생산을 증가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보유세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박준 외(2014)는 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한 CGE 모형에서 GDP는 미세하지만 감소하며, SVAR 실증분석에서는 GDP는 점진적으로 미세하게 상승하다가 그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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